
사건번호 2018허7477 사건명 등록무효(디) 

심판번호 2017당1667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디자인 권리명칭 (물품의 명칭) 천장등 

 

선고일 2019. 3. 21. 선고결과 기각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거나 그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6 

  
 

피고의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또는 4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등록디자인은 (1) 하부프레임 

테두리의 ‘ ’와 같이 다양한 크기의 원형 구멍들이 배열된 부분, (2) 상부

프레임 좌우 양쪽으로 상하부 프레임 결합을 위한 걸림쇠가 돌출되어 형성된 부분, (3) 모서리에 내측 테

두리에 접한 작은 원형 구멍과 걸림쇠가 형성된 부분 등이 선행디자인들과 차이가 있다. 차이점 (2)와 (3)

은 일반 수요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위치하였거나 그 비중이 매우 작아 보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

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1)은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위치하

여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하는데, 선행디자인 4에도 원형 구멍 배열 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나 원형 구

멍들의 생김새가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등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등록

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행디자인들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선행디자인 1, 4 및 3(또는 5, 6)의 결합에 의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를 살펴보면, 각 선행디

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원형 구멍의 구체적 생김새, 크기, 개수, 밀집 정도, 배열 방법

과, 기본프레임 형상 등 형태적 요소의 차이에서 오는 전체적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등록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각 선행디자인을 결합하여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는 수준이라거

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거나, 조명등의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천

장에 직접 부착하여 설치하는 조명등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각 선행디자인 또는 그 결합으로부

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없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

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키워드: 디자인, 신규성, 창작성, 천장, 조명등, 원형구멍  



사건번호 2018허7859 사건명 등록무효(디) 

심판번호 2018당751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디자인 권리명칭 (물품의 명칭) 이중바닥재 스틸 판넬 

선고일 2019. 3. 21. 선고결과 기각 

 

등록디자인은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용

이하게 창작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 등록디자인에서는 8각형의 함몰부의 각 모서리가 위쪽과 아래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인접한 함몰부들은 서로 모서리끼리 접하도록 배치된 반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8각

형의 꼭지점이 위쪽과 아래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서로 인접한 함몰부들은 꼭지점끼리 접하도록 배치되

어 있는 점, ㉡ 이러한 각 함몰부의 배치패턴의 차이로 인해 등록디자인에서는 4개의 함몰부로 둘러싸인 

부분이 양 대각선의 길이가 동일한 정마름모 형태를 가지는 반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각 모서리가 안으

로 꺽여 있는 표창 형태를 가지는 점, ㉢ 등록디자인에서는 함몰부의 가운데 부분이 원형으로 보이는 반

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함몰부가 그 단부 역시 8각형으로 보이는 점, ㉣ 오목부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

디자인은 하판의 각 측면(총 4개)에 각 3개씩 오목부가 형성되는 반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하판의 한 개

의 측면에만 2개의 오목부가 형성되고 그 오목부의 안쪽에 각각 직사각형의 홈이 형성된 점 등에서 차이

점이 있다. 

금속 판넬에서는 하중 분산 등 기능적 요소로 하면에 계란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도록 다수의 함몰

부 및 돌출부 등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편 등록공보의 창작내용의 요점 등을 참고하여 

보면 위 함몰부, 돌출부에는 디자인적 요소도 있음을 알 수 있고, 금속 패널 또는 바닥재에서는 하면 계

란판 구조의 형태가 제품 전체 디자인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양 디자인에서 

함몰부의 배치형태가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부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심미

감에 차이가 발생하고, 하판의 배면을 계란판과 비슷한 구조를 갖도록 형성하기 위하여 함몰부의 배치방

식에 큰 변화를 주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함몰부의 배치형태와 관련하

여 디자인의 유사의 폭을 좁게 보지 않으면 후속하여 창작된 디자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한편 함몰부의 배치각도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5를 1에 결합하고자 

시도할 동기는 크지 않을 것이어서 선행디자인 1, 5의 결합으로 창작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선행디자인 2 내지 4 어디에서도 8각형의 단면형태를 가지는 함몰부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이를 선행디자



인 1에 결합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도출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선행디자인 1 내지 5의 결합에 의해서도 

그 창작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그 신규성과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키워드: 디자인, 신규성, 창작성, 8 각형, 함몰부, 배치각도, 결합, 바닥판, 패널, 유사의 폭 

 

 

 

 

 

 

 

 

 

 

 

 

 

 

 

 

 

 

 

 

 

 

 

 

 



사건번호 2018나2124 사건명 손해배상(기) 

제1심판결 수원지방2016가합82689 제1심결과 기각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알림표지판 

선고일 2019. 3. 22. 선고결과 파기 이송 

이 사건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인데 이를 간과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 및 납품 협약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한편 기지급한 특허사용료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

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며,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24조 2항, 3항(이하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라 한다)이 시행

된 이후인 2016. 11. 30. 그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이

고,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므로(원

고가 이 사건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것도 민사소송법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수

원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

법원에도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한편 2014. 3. 18. 법률 제12419호로 개정되어 2019. 3. 1. 시행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이라 한다) 4조에 의하여 2019. 3. 1.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었고,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므로 수원지방법원도 2019. 3. 1.부터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의 소재지가 수원고등법원 관

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33조는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개정된 법원설치법의 시행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관할은 구 법원설치법

(2014. 3. 18. 법률 제1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구 법원설치법 제

4조 및 별표 3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수원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모두 서울

고등법원이므로, 이 사건의 제1심은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재판한 것은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서 정한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

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와 같이 개정된 법원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도 ‘특허



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제1심판결의 전속관할 위

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키워드: 특허,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전속관할, 파기, 이송 

 


